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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 현행「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특례의 

하나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일반구의 설치는 임의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행정기구임

   - 다만, 임의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일반구의 설치 또는 분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일반구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임

  ○ 그러나 일반구의 설치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1개의 행정계층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음

   - 행정계층의 증가에 따른 경로비용의 발생, 행정계층간 기능의 중복, 기구 및 

정원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주민편의를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행․재정적 비용

을 감축할 수 있는 제도가 대동제임

   - 대동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중에서 창원시가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으나, 

이후 용인시와 천안시 등이 새로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승격되어도 확산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다만, “실용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지침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일반구의 폐지와 동시에 대동제로의 전환을 강구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일반구와 대동

제간 운영현황 및 실질적인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일반구의 개선뿐만 아니라 대동제의 활용을 촉진할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 즉, 50만 이상의 시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일반구 또는 대동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대동제의 활용을 

현재보다 적극 확대하고자 함

   - 특히, 조만간 50만 이상의 시로 승격하거나 분구의 요건이 충족되는 남양주

시(49만), 김해시(46만), 의정부시(42만), 화성시(37만), 부천시 원미구(4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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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38만) 등에서 하부행정기관으로 대동제의 활용을 적극화하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범위

  ○ 전술한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함

   - 시간적 범위는 2008년 현재시점에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하되, 목표연도는 

2009년으로 설정하여 상응하는 연구내용을 모색하고자 함

   - 대상기관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50만 이상의 시 전체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창원시를 제외한 일반구를 설치한 수원시를 비롯한 11개 시 중에서는 인구

규모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내용에 따라 비교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

별하여 활용하고자 함

   - 연구내용범위는 일반구와 대동제 등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목적을 대상으로 

그 효과성을 비교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개선방안에서는 단일의 개선모형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

체의 기본적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수의 대안모형을 제시

하고자 함

나. 연구의 방법

  ○ 연구방법은 각 부문별 연구내용에 따라 적정방법을 적의 활용하고자 함

   - 우선, 일반구 및 대동제 등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의 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

해서는 기존의 각종 국내외 문헌분석을 활용하며

   - 일반구와 대동제의 운영효과 즉,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 등의 분석을 위해 

전술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공식적 통계자료를 분석하며

   - 개선대안의 마련에서는 대안의 적실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분

야 전문가와 지방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워크샵을 개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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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 ⇒

시간 범위
 ￭ 기준연도 : 2008년

  - 목표연도 : 2009년

대상 범위 ⇒

 ￭ 50만 이상 시

  - 대동제 운영단체 : 창원시

  - 일반구 운영단체 : 수원시를 비롯한 11개 지방자치단체

내용 범위
 ￭ 일반구와 대동제의 운영실태 분석

 ￭ 일반구 및 대동제의 개선방안

연구방법 ⇒

문헌조사

⇒

 ￭ 각종 기존논의의 검토 

통계분석  ￭ 일반구 및 대동제 운영실태와 관련된 통계분석

워크샵  ￭ 개선방안의 타당성 및 적실성 검토

3. 연구의 체계

  ○ 일반구-대동제의 비교연구를 위한 연구내용의 체계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구조를 가짐

   - 우선, 50만 이상의 시가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일반구 또는 대동제 등을 설치

하는 목적을 규명하고

   - 투입요소 측면에서 일반구 및 대동제를 대상으로 각각의 관장기능, 인력규모 

및 사무처리 등에 관한 실태 및 효과를 비교하여 평가하며

   - 산출요소 측면에서 일반구 및 대동제를 대상으로 당초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행정기관 접근성과 서비스이용 편의성의 효과정도를 비교하여 평가하며

   -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의 한계점들에 근거하여 적정의 개선대안을 모색 및 

설계하되, 다수의 대안모형을 제시하고, 적정모형들의 적극 활용을 견인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상기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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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체계도

활용목적 규명 하부행정기관 설치목적

⇓

투입요소 분석
일반구 대동제

- 기능배분 // 인력규모 // 사무처리

⇓

산출요소 분석
일반구 대동제

 - 행정기관 접근성 // 서비스이용 편의성

⇓

개선방안
개선대안 설계

 - 개편모델 설계 // 제도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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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하부행정기관(일반구, 대동제)의 논의

1. 하부행정기관의 의의

2.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목적

3. 인구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

기관 관련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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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부행정기관(일반구, 대동제)의 의의

  ○ 하부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를 지역적 또는 기능적으로 분담 

및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을 말함

   - 하부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법인격을 가지지 아니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음

  ○ 일반적으로 하부행정기관은 지역 및 기능을 기준으로 설치되는 두 가지 유

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지역을 기준으로 설치되는 하부행정기관은 일반행정기관으로 관할구역 안에

서 종합적인 사무를 처리하며, 일반구, 읍, 면, 동 등이 해당되며

   - 기능을 기준으로 설치되는 하부행정기관은 특별행정기관으로 특수한 전문분

야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이 해당됨

  ○ 그러나 현행「지방자치법」상으로는 일반행정기관만을 하부행정기관으로 규

정하고 있음

   - 즉,「지방자치법」제108조에 따르면, 일반구, 읍, 면, 동은 하부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등은 동법 제104조에서 직속기관으로 분리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법제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은 지역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보조 및 처리하기 위한 행정기관으로 간주할 수 있음

<그림 2-1> 하부행정기관의 개념도

지방자치단체

  공공사무의 보조․처리 ⇒ ⇓  ⇐ 일반적인 지휘․감독

일반(지역기준)행정기관
⇔

특별(기능기준)행정기관

일반구/읍/면/동 등 농업기술센터/보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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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특별행정기관의 설치

 

 ￭ 하부행정기관의 하나로 특별행정기관을 설치하는 주된 배경은 전문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 과거와 달리 행정기능의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전문화와 기술화가 증대됨

으로써 전문분야의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기준으로 별도의 행정기관

을 설치하여 대응하는 것이 요청됨

2. 하부행정기관(일반구, 대동제)의 설치목적

  ○ 지방자치단체가 하부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목적을「지방자치법」에서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에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와 같은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부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목적은 주민과 

정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 주민측면에서는 하부행정기관이 설치됨으로써 접근성이 제고되고, 주민참여

가 강화되는 효과를 확보할 수 있고

   - 정부측면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

는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음

<그림 2-2>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목적

지방자치단체

주민측면 정부측면

 - 접근성 제고

 - 주민참여 강화
⇓

 - 대응성 강화

 - 효율성 제고

하부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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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하부행정기관 설치의 일반목적

 

 ￭ 접근성 제고

  - 특정관할 구역에서 단일의 정부기관보다 다수 정부기관의 존재가 주민들의 공간적 접근성

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함

 ￭ 주민참여 강화

  -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정부규모가 작을수록 주민참여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

가 확대되는 경향을 가짐

 ￭ 대응성 강화

  - 정부의 규모가 클수록 행정수요에 대해 정부관료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반면, 반대의 경

우 주민수요와 선호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큼

 ￭ 효율성 제고

  - 업무내용에 따라 다수의 정부기관이 분담하여 전담 처리하는 것이 단일 정부기관에 의한 

통합처리보다 행정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현지성을 제고함

  ○ 다만, 50만 이상의 시에 국한할 경우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목적은 전술한 일

반목적에 비하여 일부요건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지방자치법」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

인 도가 처리하는 시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함

   - 상기의 규정은 인구 50만 이상 시가 갖는 대도시적 특성을 감안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 처리를 담보하기 위한 취지가 함축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타 기초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하부행정기관을 통한 업무분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그림 2-3>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 설치목적

지방자치단체

주민측면 정부측면

 - 주민편의 제고 ⇓  - 행정 효율성 제고

하부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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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인구 50만 이상 시의 특례사무

18개 분야 사무내용

보건의료(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

지방공기업(2)
 지방공사의 설립․운영

 지방공단의 설립․운영

주택건설(2)

 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계획 승인(지방자치단체

장이 시행하는 경우 제외)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토지구획정리(2)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허가

도시계획(5)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와 행정

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승인 및 변경승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도시계획의 지적승인 사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도시재개발사업(2)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

 재개발사업 시행의 지도․감독

환경보전(6)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환경오염물 제거명령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업자의 신고수리 및 관리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비산먼지시설의 개선명령

 비산먼지 시설사업의 중지 및 시설 등의 사용 중지, 사용제한명령

건설기계 관리(2)
 건설기계등록 및 말소

 건설기계등록사항의 변․갱신 신고 등

자동차 운송사업(2)

 자동차 운송사업(전세버스, 일반구역 화물차, 특수여객자동차) 면허와 

이에 관련되는 사무

 자동차 운송사업(택시에 한함)계획변경 인가

공무원인사․정원(1)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정원범위내 6급 이하 정원책정

지적사무(5)

 토지의 지번경정 승인

 지적공부의 반출 승인

 축척변경 승인

 지적측량 검사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감독

열사용 기자재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의 허가

식품제조업(4)

(유가공품, 식육제품업)

 허가, 변경허가 및 시정명령

 시설의 개수명령

 폐기처분

 허가취소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3)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허가

 묘지, 화장장, 납골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의 허가

 시체운반업의 허가

사회복지시설 사무(1)  사회복지시설 수혜자로부터의 비용수납의 승인

고압가스(1)  고압가스 제조업의 허가

도시가스(1)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지방채(1)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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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 관련법제

  ○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국한할 경우 하부행정기관(일반구, 대동제)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법제는 다음과 같음

   - 설치에 관련된 법제로는「지방자치법」제3조에서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으

며, 동법 제4조에서 설치절차에 관한 내용을 그리고「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

에관한규칙」제7조에서는 분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기구에 관련된 법제로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에서 구 설치 여부에 따른 실․국 설치범위를 차별화하고 있음

<표 2-2>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 관련법제

관련법규 법규내용

설치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3조)
 ￭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음

설치절차

(지방자치법 제4조)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

하고, 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분구근거

(행정구역조정업무처

리에관한규칙 제7조)

 ￭ 구가 설치된 시로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

하기 어렵고 분구 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

기구

기구설치

(지방자치단체의행정

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

한규정 제13조)

 ￭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의 구를 설치한 시는 구를 설치

하지 아니한 시에 비하여 본청 실․국이 2개 적은 4개 

실․국을 설치 

  

4. 하부행정기관의 설치현황

  ○ 현재 일반구의 설치를 추진 중인 천안시를 제외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수원시를 비롯하여 총 11개 시임

   - 이 가운데 하부행정기관으로 일반구를 설치한 시는 수원시, 성남시 등 10개  

시이고, 대동제를 운영하는 시는 창원시가 유일함

   - 일반구는 총 26개로 수원시가 4개의 일반구를,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및 용

인시가 3개의 일반구를 그리고 안산시, 청주시, 전주시, 안양시 및 포항시가 

2개의 일반구를 설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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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창원시는 의창동, 팔룡동, 명곡동, 봉림동, 반송동, 중앙동, 용지동, 상남

동, 사파동, 가음정동, 성주동 및 웅남동 등 12개 동으로 하부행정기관이 구

성되어 있음 

<표 2-3>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 설치현황

자치단체명 구  별 인  구(명) 면 적(㎢) 설치일

수원시

(4개 구)

장안구 287,474 33 88. 7. 1

권선구 310,553 47 88. 7. 1

팔달구 216,945 13 93. 2. 1

영통구 252,730 28 03.11.24

성남시

(3개 구) 

수정구 256,744 46 89. 5. 1

중원구 263,101 26 89. 5. 1

분당구 434,115 69 91. 9.17

고양시

(3개 구)

덕양구 378,260 165 96. 3. 1

일산동구 256,493 59 05. 5.16

일산서구 290,086 43 05. 5.16

부천시

(3개 구)

원미구 443,290 21 88. 1. 1

소사구 227,484 13 88. 1. 1

오정구 193,263 20 93. 2. 1

용인시

(3개 구)

처인구 202,714 468 05.10.31

기흥구 301,630 82 05.10.31

수지구 295,950 42 05.10.31

안산시

(2개 구)

상록구 373,969 57 02.11. 1

단원구 331,071 91 02.11. 1

청주시

(2개 구)

상당구 250,558 69 95. 1. 1

흥덕구 382,728 84 95. 1. 1

전주시

(2개 구)

완산구 348,930 95 89. 5. 1

덕진구 274,996 111 89. 5. 1

안양시

(2개 구)

만안구 265,881 37 92.10. 1

동안구 358,316 22 92.10. 1

포항시

(2개 구)

남  구 253,451 393 95. 1. 1

북  구 252,104 735 95. 1. 1

창원시

(12개 동)

의창동 38,970 8.32

97

팔룡동 44,067 14.34

명곡동 51,695 6.63

봉림동 35,769 12.25

반송동 48,465 1.99

중앙동 21,819 4.67

용지동 38,518 2.67

상남동 35,036 1.17

사파동 58,922 8.82

가음정동 48,524 2.67

성주동 26,563 24.40

웅남동 10,368 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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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하부행정기관의 운영실태 분석

1. 운영실태의 분석설계

2. 투입요소의 분석내용

3. 산출요소의 분석내용

4. 분석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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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실태분석의 설계

가. 분석의 목적

  ○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상으로 하부행정기관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자 하

는 것은 원칙적으로 규범적 수준과 현재적 수준간의 격차를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즉,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하부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목적에 비추어 현재의 

운영실태가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임

  ○ 그러나 하부행정기관의 운영실태를 분석하는 보다 실제적인 목적은 인구 50

만 이상의 시에는 현재 일반구 및 대동제 등 2종의 하부행정기관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고, 이들간의 운영효과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임

   - 다시 말하여 보다 직접적인 분석의 목적은 하부행정기관의 운영에서 일반구

와 대동제간 비교우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임

<그림 3-1> 하부행정기관 운영실태의 분석목적

분석기준 ⇒ 하부행정기간의 설치목적

분석목적 ⇒ 목적달성수준의 차이 ⇒ ⇓

분석대상 ⇒
일반구

운영실태
⇔

대동제

운영실태

나. 분석의 모형

  ○ 하부행정기관의 운영실태 분석은 분석대상인 일반구와 대동제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2단계의 접근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설계함

   - 제1단계의 접근은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입요소들이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고



- 18 -

   - 제2단계의 접근은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분석대상인 일반구와 

대동제의 운영성과가 실제 어느 수준인가를 판단하는 것임

  ○ 투입요소는 하부행정기관인 일반구와 대동제를 설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설치요건들을 말하는 것으로

   - 기능배분, 인력규모 및 사무처리 등으로 구성되고

  ○ 산출요소는 하부행정기관인 일반구와 대동제의 설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

는 목적으로

   - 행정기관 접근성과 서비스이용 편의성이 포함됨 

<그림 3-2> 하부행정기관 운영실태의 분석모형

분석대상 ⇒ 일반구
비교분석

⇔
대동제

제1단계 분석

투입요소(행정 효율성)
⇒

기능배분

인력규모

사무처리

제2단계 분석

산출요소(주민 편의성)
⇒

행정기관 접근성

서비스이용 편의성  

다. 분석의 방법

  ○ 하부행정기관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구와 대

동제간의 비교분석에 의하되, 각 분석항목별 다음과 같은 수단들을 활용함

   - 투입요소에서는 기능배분의 명료성, 인력규모의 적정성, 사무처리절차의 간

소성 등을 분석지표로 활용하고

   - 산출요소에서는 행정기관 분포도 및 적정기능 제공도 등을 분석지표로 활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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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하부행정기관 운영실태의 분석방법

구분 분석항목 분석지표

투입요소

기능배분  - 기능배분의 명료성

인력규모  - 인력규모의 적정성

사무처리  - 사무처리절차의 간소성

산출요소
행정기관 접근성  - 행정기관 분포도

서비스이용 편의성  - 적정기능 제공도

2. 투입요소의 분석내용

가. 기능배분

1) 기능배분의 초점

  ○ 하부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목적의 하나는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해서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처리하기 위한 것임

   - 이는 행정구역 내에 단일의 본청만 존재할 경우 접근성의 절대적 수준뿐만 

아니라 상대적 수준의 형평성이 저하되고, 거리조락현상이 발생하게 됨

   - 따라서 하부행정기관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에는 본청과 하부행정기관간 기

능배분이 명확하여 상호 중복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2) 일반구의 기능배분

  ○ 일반구의 관장기능은 본청과의 업무분담 차원에서 기능배분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기관유지 기능을 비롯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행정, 복지행정, 

환경행정 및 건설행정 등이 일반적임

   - 일반구 중에서 성남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관장기능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음

<표 3-2> 인구 50만 이상 시의 구청 관장사무(성남시 사례)

구청장에 위임된 사무(조례) 실제 처리 사무(사무분장 규칙)

소관부서

(본청)
단위사무

담당부서

(구청)
위임사무 외 처리사무

행정

기획

국

자치

행정과

6급이하 보직부여·전보

7급이하 승진·징계·평정
총무과

區 행정 종합기획·조정, 직제,

국민투표·선거관리, 예산, 구정홍보

정보

통신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여론, 주민자치센터, 통·반, 반상회, 새

마을 사업, 정보통신시설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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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 위임된 사무(조례) 실제 처리 사무(사무분장 규칙)

재정

경제

국

생활

경제과

담배소매업, 농지전용(일부)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시민과
인감·민원·주민등록, 지적·부동산 등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종합관찰제 등

세정과 시세부과·징수, 개별주택가격

세무과

도세 비과세·감면처리·과오납 반환

지방세 세입예산추계, 도축세 과세표

준액 결정, 지방세 자동납부 추진, 지

방세 세무조사, 과년도 체납관리, 수

입증지,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세외수

입 채권확보·공매처분 등

주민

생활

지원

국

사회

복지과
아동복지(보호조치, 조사 등)

노인

장애인과

건강진단, 교통수당, 경로연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리 (실태조

사, 시정명령 등)

가족

여성과

국공립보육시설(인가, 지도)

모·부자복지 급여지급

주민생활

지원과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관리

행려자 일시보호, 재해구호, 보훈대상

자 보호, 자활지원, 실업대책, 자원봉

사 운영·지도, 기초노령연금, 여성단

체지원·여성교양 교육,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문화

예술과

영화·비디오물·게임·음악 진흥

유원시설, 출판사·인쇄소

보건

환경

국

보건

위생과

위생관련 영업 신고·행정처분

집단급식소, 장사

환경

관리과

소음진동규제(과태료 부과 등)

토양·대기·수질환경보전
환경

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 환경단체지원, 자연

보호 운동, 야생조수 보호, 배기가스 

검사,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 산불방

지, 조림, 공유림관리, 가로수 유지, 

어린이 공원 유지관리 등

청소

행정과

일반폐기물관리, 영업장 지도·감독, 

과태료 부과 등

도시

주택

국

도시

계획과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행위단속

도시지역내 개발행위허가
건설과

사도개설 허가, 도로개설공사, 보안등

·가로등 설치·관리, 수로원 지도감독, 

공동구 유지, 하수도, 국유재산, 소하

천 점·사용료 부과 등

토지

정보과

개별공시지가, 주택거래신고, 토지

거래 등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일정규모 이상)

건축과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농촌주택 개량, 취락구조·화장실 개량

사업, 시멘트 제조업 지도, 옥외광고

물 허가·신고, 노점상 단속 등
건축과

건축허가(일정규모 미만)

위반건축물 관리, 건축물대장

건설

교통

국

재난안전

관리과

소하천 정비, 공유수면·지하수 이용

·보전, 민방위시설

경제

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 동원차량 관리, 이륜

차, 공영주차장 관리, 방치차량, 과태

료 부과 등

문화재 보존, 종교단체, 영화·비디오·

게임·출판사·인쇄소 관련 사항, 체육

시설, 청소년 보호, 교육행정지원, 특

허·상표 지도, 물가지도단속, 에너지 

관련사항, 중소기업지원, 농지관리, 

농산물 수급대책 등

도로과 도로유지, 점용허가

교통

기획과
교통유발부담금, 주차장

교통

지도과

불법 주·정차 단속, 노상방치차량

관리, 버스전용차로

  ○ 한편, 성남시를 대상으로 일반구의 기능배분 실태를 본청-구청-읍면동의 계층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본청의 경우 지방세의 종합계획, 신세원의 발굴, 체납징수 및 세정전산화 등 세정업

무의 계획과 세수증대 및 전산화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일반구의 경우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과표조사, 세무조사 체납세 관리 등 지역적 분담이 가능한 구체적 업

무를 관장하며, 동의 경우 세정민원을 관장함으로써 행정계층별 기능분담이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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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고 있음

   - 그러나 세무행정을 제외한 여타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청과 일반구

간에 기능분담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님 

<표 3-3> 일반구의 행정계층간 기능배분실태(성남시의 세정기능 사례)

구분 분장사무 실제사무

본청

-지방세 전반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지방세 세원발굴 및 조사

-세입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세정업무 전산에 관한 사항

-지방세정 종합계획수립

-지방세정전반의 관리

-세입관리 종합계획 수립 

-지방세 체납징수

-세정업무 전산화 

일반구

-도세․시세의 부과 및 공부정리

-지방세 및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관리

-국세․지방세 체납 및 결손처분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도세, 시세 및 재산세의 부과 및 징수

-과표의 조사 및 결정

-세무조사의 계획수립 및 실시

-체납세의 관리

-체납세의 징수 

읍면동 - -세정민원 처리(과세 및 완납증명 발급)

3) 대동제의 기능배분

  ○ 전술한 일반구의 관장기능과 마찬가지로 대동제 역시 관장기능의 유형은 크게 다르

지 않음

   - 다만, 기구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여 일반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통합 제공 시스템

을 구축하되, 민원중심의 기능편성 양식을 보이고 있음

   - 창원시의 팔룡동을 대상으로 대동의 관장기능을 살펴보면, 기관유지 기능을 

비롯하여 생활지원, 민원 및 생활행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및 복지기

능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음

<표 3-4> 창원시 대동의 관장기능(팔룡동 사례)

관장기능 세부내용

기관유지  총무, 기획, 인사, 직인관리, 예산, 회계, 급여, 청사관리 등

생활지원

 사회복지, 생활복지, 노인복지, 농정, 공유재산, 주민자치, 평생학습, 통계, 문화관광, 

체육청소년, 환경수도, 자원봉사, 민방위, 재난일반, 교통, 건축, 주택, 보건위생, 건설, 

도로 등

민원  주민등록관리, 세무일반,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

생활행정  생활행정, 환경미화, 지적 등



- 22 -

  ○ 대동제의 경우도 일반구와 마찬가지로 행정계층별 기능배분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음

   - 전술한 일반구와 달리 대동제의 경우 지방세 징수와 세정민원을 제외한 세정관련 

모든 업무가 본청의 관장기능으로 배분되어 있어, 행정계층간 기능분담은 비교적 

달성되고 있음

<표 3-5> 대동제의 행정계층간 기능배분실태(창원의 세정기능 사례)

구분 분장사무 실제사무

본청

-지방세의 부과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지방세의 재조사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지방세 세원발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주택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지방세 징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지방세 납세증명 및 과오납환불, 징수 

위․수탁에 관한 사항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징수에 관한 사

항

-기부금품 통제에 관한 사항

-시금고 계약 및 금고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세(시세, 도세, 재산세)의 부과

-주택평가관리

-세무조사관리

-지방세 징수관리

-지방세 체납관리 및 징수

동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공시지가 관련 사항

-지방세 징수

-세정민원처리(제증명발급)

4) 비교분석

  ○ 하부행정기관인 일반구와 대동제를 설치 및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능

배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우선, 하부행정기관의 유지기능은 일반구와 대동제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

나, 동일하게 발생되고 있음

   - 사업기능에서는 일차적 민원업무를 관장하는 대동제의 경우에는 본청과 기

능중복현상이 미미하거나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일반구의 

경우에는 다수의 중복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일반구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천안시의 사례를 보면, 구청신설 후 예상되

는 총 2,039개의 사무 중에서 본청과 구청간에 기능중복이 발생될 사무는 

117개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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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본청과 일반구간 기능중복사례(천안시)

부   서   명 현  재
구 청 신 설 후

계 본  청 구  청 중복 중복분야

계 1,856 2,039 1,305 734 117

기획담당관 71 76 71 5 -

감사담당관 45 45 45 - -

공보체육담당관 41 41 39 2 -

정보통신담당관 83 83 76 7 2  사전검사 등

혁신기획단 49 49 49 - -

미래도시기획단 40 40 40 - -

총무과 135 142 119 23 17  인사·연금 등

세정과 98 98 27 71 10  세표, 도세, 수입증지 등

회계과 70 80 63 17 13  보수, 계약, 청사관리 등 

종합민원실 41 41 18 23 8
 G4C, 호적, 주민등록 등 민원처

리·관리

주민생활지원과 43 45 28 17 2  긴급복지 지원 등

사회복지과 98 98 53 45 -

여성가족과 90 93 70 23 -

문화관광과 53 53 43 10 -

청소행정과 50 50 30 20 -

지역경제과 60 65 41 24 6  물가, 에너지 관리 등

기업지원과 55 55 55 - -

농정과 106 109 64 45 5  농지전용, 농산, 보조금 지원 등

축산과 84 84 47 37 -

산림과 44 92 48 44 8  산지전용, 조림 등

건설과 53 68 21 47 1  공유재산관리

재난관리과 65 79 45 34 15  장비관리, 교육 등

도로과 54 58 23 35 7  소송, 보상, 재결신청 등

교통과 81 64 48 16 -

도시과 55 83 55 28 3  개발행위허가, 단속 등

환경과 64 75 29 46 6  악취, 하수처리시설 등

건축과 33 45 18 27 11  안전관리, 단속, 대집행 등

주택과 38 54 26 28 2  주거환경 개선

 지적과 88 74 14 60 1  통합종합정보망 업무

  ○ 따라서 하부행정기관의 기능배분에 대한 문제점은 일반구에서 기능중복현상

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임 

   - 즉, 기관유지기능에서는 일반구와 대동제 공히 중복현상이 발생되나, 사업기

능에서는 일반구만 중복현상이 나타남

<표 3-7> 기능배분의 비교

구분 일반구 대동제

유지기능 ○ ○

사업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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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력규모

1) 인력규모의 초점

  ○ 하부행정기관의 인력규모를 분석하는 목적은 부여된 미션의 달성에 필요한 

투입요소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임

   - 대체적으로 행정 효율성을 부여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을 선

택하는 판단기준으로 간주하면

   - 동일한 수준의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하부행정기관의 모형은 가급적 인

력이라는 투입요소의 비용이 최소화되는 것이 타당함

2) 일반구의 인력규모

  ○ 일반구의 경우 구당 평균인구는 296,263명이고, 정원기준의 평균인력 규모는 

375명이며,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는 800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반구별 비교기준이 될 수 있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기준으로 보면, 안

산시 상록구가 1,113명으로 인력규모가 가장 작고, 용인시 처인구가 521명으

로 인력규모가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음

<표 3-8> 일반구의 인력보유실태

구분 구  별 인  구
인력규모(정원) 공무원1인당

주민수본청 읍면동 계

수원시

장안구 287,474 215 105 320 898

권선구 310,553 214 112 326 953

팔달구 216,945 254 102 356 609

영통구 252,730 203 86 289 874

성남시

수정구 256,744 236 152 388 662

중원구 263,101 234 123 357 737

분당구 434,115 273 191 464 936

고양시

덕양구 378,260 283 186 469 807

일산동구 256,493 222 110 332 773

일산서구 290,086 220 104 324 895

부천시

원미구 443,290 287 209 496 894

소사구 227,484 199 98 297 766

오정구 193,263 195 77 272 711

용인시

처인구 202,714 205 184 389 521

기흥구 301,630 194 109 303 995

수지구 295,950 187 103 29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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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  별 인  구
인력규모(정원) 공무원1인당

주민수본청 읍면동 계

안산시
상록구 373,969 188 148 336 1,113

단원구 331,071 207 141 348 951

청주시
상당구 250,558 223 123 346 724

흥덕구 382,728 244 169 413 927

전주시
완산구 348,930 294 207 501 696

덕진구 274,996 285 160 445 618

안양시
만안구 265,881 223 148 371 717

동안구 358,316 226 171 397 903

포항시
남  구 253,451 172 291 463 547

북  구 252,104 172 284 456 553

평균 296,263 216 149 375 800

3) 대동제의 인력규모

  ○ 대동제를 채택하고 있는 창원시의 동별 인력보유실태는 다음과 같음

   - 동별 평균인구는 38,226명이고, 정원기준의 평균인력 규모는 25명이며, 공무

원 1인당 평균 주민수는 1,523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동별 비교기준이 될 수 있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기준으로 보면, 사파동

이 2,032명으로 인력규모가 가장 작고, 웅남동이 546명으로 인력규모가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음

<표 3-9> 대동제의 인력보유 실태

구  분 인  구 인력규모(정원) 공무원1인당 주민수

의창동 38,970 28 1,392

팔룡동 44,067 30 1,469

명곡동 51,695 32 1,615

봉림동 35,769 24 1,490

반송동 48,465 24 2,019

중앙동 21,819 26 839

용지동 38,518 23 1,675

상남동 35,036 19 1,844

사파동 58,922 29 2,032

가음정동 48,524 27 1,797

성주동 26,563 17 1,563

웅남동 10,368 19 546

평균 38,226 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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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교분석

  ○ 하부행정기관의 인력규모에 대한 문제점은 인력투입량이 업무량에 기초하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단일기관을 대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유사한 미션을 보유한 다수의 기관의 인력규모를 비교하여 상대적 차이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함

  ○ 하부행정기관인 일반구와 대동제간 인력규모의 실태를 비교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평균인구는 일반구가 296,263명이고 대동제가 38,226명으로 일반구가 대동제에 비하

여 약 8배 가량이 많고, 인력규모는 일반구가 375명이고 대동제가 25명으로 일반구

가 약 15배 가량이 많음

   - 그러나 보다 객관적인 비교척도인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기준으로 양자를 인력보

유 실태를 보면, 일반구가 800명이고 대동제가 1,523명으로 일반구가 대동제에 비하

여 약 2배 가량이 많음

<표 3-10> 일반구와 대동제간 인력보유실태 비교

구  분 인  구 인력규모(정원) 공무원1인당 주민수

일반구 296,263 375 800

대동제 38,226 25 1,523

  ○ 다만, 일반구와 대동제간 인력규모의 비교 시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

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첫 번째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인력규모는 일반적으로 업무량에 기초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일반구와 대동제간의 업무량의 차이

를 고려하여야 하는 바, 기능배분에서 보듯이 대동제에 비하여 일반구의 업

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현재 정원규모에서 일반구가 

대동제에 비하여 많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함

   - 두 번째는 기존의 연구에서 포항시와 창원시의 정원규모를 비교하여 일반구

를 채택하고 있는 포항시가 대동제인 창원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력규모

가 크다는 주장 역시 “도농복합형태의시”인 포항시의 정원유예조치를 감안

하지 않은 것으로 그 설득력이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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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무처리

1) 사무처리의 초점

  ○ 하부행정기관의 사무처리를 분석하는 목적은 행정계층간 경유기관과 같은 

비효율적인 사무처리절차가 존재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임

   - 단일기관의 전담처리에 비하여 다수 계층이 존재할 경우 업무처리에서 불필

요한 경유절차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고, 이는 결과적의 행정비용의 낭비요소

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음

2) 일반구의 사무처리

  ○ 일반구의 사무처리는 행정계층의 연계여부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

로 구분할 수 있음

   - 하나는 행정계층간 연계가 불필요한 유형으로 일반구에서 완결되는 되는 사

무처리인 기관유지사무와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등이 해당되고

   - 다른 하나는 행정계층간 연계가 필요한 유형으로 본청과 일반구 및 읍면동

의 행정계층간 분담 또는 경유되는 사무처리임

  ○ 특히, 행정계층간 연계가 필요한 사무처리는 행정계층에 따른 거래비용을 유

발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하게 됨

   - 이와 같은 거리비용을 초래하는 행정계층간 연계를 통한 사무처리는 일반구

를 경유기관으로 전락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음

<표 3-11> 일반구 사무처리유형

구분 내용

분담유형
 ￭ 기초생활보호수급자 관리

  - 접수(동) → 실태조사(일반구) → 책정(본청)

경유유형
 ￭ 의회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 본청(지시) → 구청(전달 및 취합) → 동(작성)

  ○ 일반구의 경유기능으로 인해 행정계층간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사례는 기

존의 연구에서도 제시되고 있음

   - 충청북도와 청주시 및 흥덕구와 수곡동간 문서이동의 사례를 통해 거래비용



- 28 -

을 도출한 아래의 연구가 그것임(최영출, 2008 참조)

   -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에서 발송한 문서는 도청, 시청 및 구청을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동에 접수되고, 문서처리 결과 역시 구청, 시청 및 도청을 경유

하여 중앙정부에 접수됨으로써 일반구가 설치 및 운영되는 한 경유단계가 

증가되는 현상이 초래됨

<표 3-12> 계층구조간 공문서 경유기간 실태

협조요청회신문서 경유내역

2003년 하반기 금

융자산  조회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충북도청 시청 구청 동

발송일 접수 발송 접수 발송 접수 발송 접수

'04.2.27 '04.3.4 '04.3.5 '04.3.5 '04.3.5 '04.3.5 '04.3.6 '04.3.6

동 구청 시청 충북도청 보건복지부

발송일 접수 발송 접수 발송 접수 발송 접수

'04.3.22 '04.3.22 '04.4.9 '04.4.10 '04.4.19 '04.4.19 ‘04.4.26 ‘04.4.26

2004년 자활사업  

평가계획 통보

보건복지부 충북도청 시청 구청 동

발송일 접수 발송 접수 발송 접수 발송 접수

'04.4.17 '04.4.19 '04.4.21 '04.4.21 '04.4.23 '04.4.23 '04.4.27 '04.4.27

동 구청 시청 충북도청 보건복지부

발송일 접수 발송 접수 발송 접수 발송 접수

'04.4.29 '04.4.29 '04.5.8 '04.5.8 '04.5.17 '04.5.17 ‘04.6.17 ‘04.6.17

여성적합형 자활프

로그램 수요파악 

협조요청

보건복지부 충북도청 시청 구청 동

발송일 접수 발송 접수 발송 접수 발송 접수

'04.5.8 '04.5.10 '04.5.14 '04.5.15 '04.5.15 '04.5.16 '04.5.17 '04.5.18

동 구청 시청 충북도청 보건복지부

발송일 접수 발송 접수 발송 접수 발송 접수

'04.5.19 '04.5.19 '04.5.20 '04.5.20 '04.5.21 '04.5.21 ‘04.5.31 ‘04.5.31

○ 공람문서

제      목 보건복지부 충북도청 시청 구청 동

발송일 접수 발송 접수 발송 접수 발송 접수

근로소득공제 

지급관련 

업무처리지침 알림

'04.2.16 '04.2.17 '04.2.17 '04.2.17 '04.2.18 '04.2.19 '04.2.19 '04.2.19

자활사업 참여자 

월차수당 지급 

보완지침 통보

'04.4.13 '04.4.14 '04.4.16 '04.4.17 '04.4.17 '04.4.19 '04.4.19 '04.4.20

○ 특별지시

제      목 중앙부처 충북도청 시청 구청 동

발송일 접수 발송 접수 발송 접수 발송 접수

제19회 국무회의 

대통령지시사항
'04.5.7 '04.5.7 '04.5.8 '04.5.11 '04.5.11 '04.5.11 '04.5.12 '04.5.12

제22회 국무회의 

대통령지시사항
'04.5.19 '04.5.21 '04.5.24 '04.5.25 '04.5.25 '04.5.25 '04.5.27 '0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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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동제의 사무처리

  ○ 대동제는 일반구에 비하여 행정계층이 간소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정업

무의 분담을 통한 완결처리의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즉, 창원시의 대동은 사회복지 및 생활환경의 1차적 처리기관으로 일반구와 

같은 경유기관이 부재함 

<표 3-13> 대동제의 사무처리유형

구분 내용

분담유형

 ￭ 특정업무의 분담 및 완결처리(지방세정 기능)

  - 대동 : 지방세 징수 및 민원의 분담처리

  - 본청 : 대동의 처리 외의 사무 전체 처리

4) 비교분석

  ○ 하부행정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문제점은 간소화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불필요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이 역시 일반구와 대동제의 사무처리를 비교하여 상대적 차이를 통해 문제점을 도

출하고자 함

  ○ 하부행정기관인 일반구와 대동제간 사무처리의 실태를 비교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일반구의 경우에는 행정계층간 연계가 필요한 분담 및 경유 유형의 사무처리가 전

부 나타나고, 대동제의 경우 분담유형만이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결과에 따르면, 하부행정기관의 사무처리에서 분담유형만 나타나는 대동

제에 비하여 분담 및 경유 유형 모두가 나타나는 일반구가 상대적으로 거래비용의 

유발이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3-14> 사무처리의 비교

구분 사무처리실태 거래비용 크기

일반구  ￭ 분담 및 경유 유형  ￭ 증가

대동제  ￭ 분담유형  ￭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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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출요소의 분석내용

가. 행정기관 접근성

1) 행정기관 접근성의 초점

  ○ 산출요소의 하나로 행정기관의 접근성을 분석하는 것은 하부행정기관의 설

치목적의 실제적 달성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임

   - 일반구와 대동제 역시 기본적으로 본청 중심의 단일기관 설치에 따른 주민

들의 행정기관 접근비용을 완화하고자 하는 조치의 일환임

2) 일반구의 행정기관 접근성

  ○ 행정기관이 특정 관할구역 내의 중심부에 위치한다는 전제하에서 접근성을 

판단할 경우 관할면적 또는 직선거리 등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일반구의 접근성을 관할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구청의 경우 평균 122.9

㎢이고, 동의 경우 평균 8.7㎢로 나타나고 있음

   -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곳은 부천시이고, 가장 낮은 곳은 포항시로 나타나고 

있음 

<표 3-15> 일반구의 접근성

(단위 : 개, ㎢, ㎞)

구분 총면적
구별 평균 면적 읍․면․동별 평균 면적

구청수 평균면적 읍면동수 평균면적 반지름

수원시 121 4 30.3 39 3.1 0.49

성남시 141 3 47.0 46 3.1 0.49

고양시 267 3 89.0 39 6.8 1.08

부천시 54 3 18.0 37 1.4 0.22

용인시 592 3 197.3 30 19.7 3.13

안산시 148 2 74.0 25 5.9 0.94

청주시 153 2 76.5 30 5.1 0.81

전주시 206 2 103.0 33 6.2 0.99

안양시 59 2 29.5 31 1.9 0.30

포항시 1,128 2 564.0 33 34.2 5.44

평균 286 122.9 8.7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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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동제의 행정기관 접근성

  ○ 창원시 대동제의 접근성은 일반구와 비교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읍․면․

동을 포괄하여 하부행정기관으로 전제한 후 읍․면․동의 평균면적을 통하

여 판단함

   - 창원시의 총 면적은 292㎢이고, 읍․면․동의 수는 15개로 읍․면․동의 평

균 면적은 19.5㎢임

<표 3-16> 대동제의 접근성

(단위 : 개, ㎢, ㎞)

구분 총면적
읍․면․동별 평균 면적

읍면동수 평균면적 반지름

창원시 292 15 19.5 3.11

4) 비교분석

  ○ 행정기관 접근성의 문제점은 최적의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가의 여부보다는 

일반구와 대동제의 상대적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에 

초점을 둠

   - 즉, 행정기관에 대한 최적의 접근성은 합의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일반구와 

대동제간 상대적 차이를 통해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하부행정기관인 일반구와 대동제의 행정기관 접근성을 비교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읍․면․동의 평균면적을 기준으로 일반구은 8.7㎢이고, 대동제는 19.5㎢로 

일반구의 접근성이 대동제에 비하여 약 2배 가량 양호함

<표 3-17> 행정기관 접근성의 비교

(단위 : 개, ㎢)

구분 총면적 읍․면․동별 평균 면적

일반구 286 8.7

대동제 292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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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이용 편의성

1) 서비스이용 편의성의 초점

  ○ 하부행정기관의 서비스 이용성의 분석은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이 있음

   - 전술한 접근성에 비해서는 부차적인 산출요건이지만,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목

적이 주민들의 행정기관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인 만큼 이에는 생활편의 서

비스들이 근접거리에서 제공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이와 관

련된 서비스들은 하부행정기관에서 제공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에 기초하

고 있음

   - 따라서 하부행정기관인 일반구와 대동제에서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종류와 

특성을 기준으로 서비스이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2) 일반구의 서비스이용 편의성

  ○ 일반구에서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를 주민생활 편의서비스를 기준으로 그 종

류와 특성의 적정성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음

   - 서비스의 종류에서는 사회복지, 환경위생, 경제지원 및 도시관리 등 생활편

의 서비스들이 포괄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서비스 특성에서는 기획, 집행 및 

민원 서비스 중에서 집행 및 민원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음

<표 3-18> 일반구의 서비스이용 편의성

구분 내용

종류기준
 ￭ 포괄적인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 환경위생, 경제지원 및 도시관리 

특성기준
 ￭ 집행적 서비스 제공

  - 집행 및 민원 서비스

  ○ 다만, 서비스 기능별로 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본청과 일반구가 분담 제공함

으로써 서비스 이용자들이 혼란을 초래함

   - 주택건설 승인의 경우 100세대를 기준으로 이상은 본청에서 그리고 이하는 

일반구에서 처리함으로써 정확한 업무배분실태를 알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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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일반구의 서비스 분담제공 실태(부천시 사례)

주요업무 시본청 구청 비고

공원관리
 ￭ 공원녹지과

 - 1,500㎡ 이상 공원관리 

 ￭ 경제교통과

 - 1,500㎡ 미만 공원관리

도로관리
 ￭ 도로과

 - 노폭 13m 이상 도로개설 및 관리

 ￭ 건설과, 도시정비과

 - 노폭 12m 이하 도로개설 및 관리

건축허가

 ￭ 건축과

 - 6층 이상

 - 연면적 2,000㎡ 이상

 - 1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승인

 ￭ 건축과

 - 6층 미만

 - 연면적 2,000㎡ 미만

 - 100세대 미만 주택건설 승인

청소

 ￭ 청소과

 - 청소정책 전반

 - 청소대행업체 관리

 - 노조사무

 ￭ 환경위생과

 - 장비 및 환경미화원 관리

 - 무단투기행위 행정처분 등

 - 분리수거, 재활용 등

단위사무별 

분장

교통

 ￭ 교통행정과

 - 교통정책 관련사무

 - 인․허가 업무

 - 지도단속(영업용)

 ￭ 경제교통과

 - 지도단속(자가용)

 - 불법주정차 단속

 - 내집안 주차장 등

복지

 ￭ 주민생활지원, 사회가정복지과

 - 기초수급자 결정

 - 장애인 지원

 - 여성․노인․아동 복지

 ￭ 주민생활지원과

 - 기초수급자 조사

 - 장애인 각종 수당

재무

 ￭ 세정과

 - 세정정책 기획

 - 수납관리, 세무전산관리

 - 세외수입

 ￭ 세무과

 - 지방세 부과 및 징수

3) 대동제의 서비스이용 편의성

  ○ 대동제에서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를 전술한 일반구와 마찬가지로 주민생활 

편의서비스를 기준으로 그 종류와 특성의 적정성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음

   - 서비스의 종류에서는 일반구와 다름없이 사회복지, 환경위생, 경제지원 및 

도시관리 등 생활편의 서비스들이 포괄적으로 제공되어 특별한 차이가 없으

나, 서비스 특성에서는 기획, 집행 및 민원 서비스 중에서 민원 서비스에 집

중되어 있음

<표 3-20> 대동제의 서비스이용 편의성

구분 내용

종류기준
 ￭ 포괄적인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 환경위생, 경제지원 및 도시관리 

특성기준
 ￭ 집행적 서비스 제공

  - 민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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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교분석

  ○ 서비스이용의 편의성 역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및 특성을 기준으로 최

적수준보다는 일반구와 대동제간 차이를 판단하는 것에 초점을 둠

   - 원칙적으로는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생활편의적 서비스가 일괄 

제공되는 것이 타당하나, 현실적 조건들에 의하여 일반구와 대동제간 충족도

에 차이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음

  ○ 하부행정기관인 일반구와 대동제의 서비스이용 편의성을 비교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서비스의 종류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구와 대동제 공히 포괄적인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특성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구는 집행 및 민원서

비스를 그리고 대동제는 민원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이용 편의성에서는 일반구가 대동제에 비하여 

이용자들의 요구를 상대적으로 높게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표 3-21> 서비스이용 편의성의 비교분석

구분 내용

종류기준
 ￭ 일반구 및 대동제 공히 포괄적인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 환경위생, 경제지원 및 도시관리 

특성기준

 ￭ 일반구

  - 집행 및 민원 서비스 제공

 ￭ 대동제

  - 민원서비스 제공

4. 분석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가. 분석결과의 종합

  ○ 하부행정기관인 일반구와 대동제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종

합하면, 다음과 같음

   - 투입요소 측면에서는 기능배분, 인력규모 및 사무처리 등에서 대동제가 일반

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대동제가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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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요소 측면에서는 행정기관 접근성 및 서비스이용 편의성 모두에서 일반

구가 대동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일반구가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판단됨

<표 3-22> 분석결과의 종합

구분 분석내용

투

입

요

소

기능배분

 ￭ 유지기능 및 사업기능 기준

  - 유지기능은 일반구 및 대동제 공히 중복현상 발생, 사업기능은 일반

구만 중복현상 발생

  - 기능배분은 대동제가 일반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명확

인력규모

 ￭ 공무원 1인당 주민수 기준

  - 일반구 평균 800명, 대동제 평균 1,523명

  - 일반구의 공무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큼

사무처리

 ￭ 사무처리유형에 따른 거래비용 기준

  - 일반구는 분담 및 경유 유형, 대동제는 분담유형 구조

  - 일반구의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큼

산

출

요

소

행정기관 접근성

 ￭ 평균면적 기준

  - 일반구 평균은 8.7㎢, 대동제 평균은 19.5㎢

  - 행정기관의 접근성은 일반구가 대동제에 비하여 양호함

서비스이용 편의성

 ￭ 서비스의 종류 및 특성 기준

  - 종류기준은 일반구 및 대동제 공히 포괄적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 특성기준은 일반구는 집행 및 민원서비스, 대동제는 민원서비스 제공

  - 서비스이용 편의성은 일반구가 대동제에 비하여 양호함

나. 시사점

  ○ 하부행정기관인 일반구와 대동제의 운영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적의 하

부행정기관 모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안이 필요함

   - 일반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입요소의 

제반조건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고

   - 대동제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주민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산출요소의 제

반조건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와 같은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반구나 대동제를 활용하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들이 갖고 있는 기본특성이 상당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개선방안 모색에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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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분석결과의 시사점

최적의 하부행정기관 모형

⇑

일반구 투입요소 보완 ⇒         ⇐ 산출요소 보완 대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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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하부행정기관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개편모형의 설계

3.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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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을 개편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전술한 운

영실태 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여하히 보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야 할 것임

   -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기준으로 현행의 하부행정기관인 일반구와 대동제를 

분석하면, 일반구의 경우 대동제에 비하여 투입요소는 약하나 산출요소는 

강한 것으로 판단되고, 대동제의 경우 그와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투입요소뿐만 아니라 산출요소도 강한 새로운 모형이 강구되어

야 한다는 것임

   - 이와 같은 논의에 따르면, 아래의 그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 Ⅱ와 모

형Ⅲ에서 모형Ⅳ로 전환되는 전략적 방안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그림 4-1> 하부행정기관의 개편방향

Ⅰ

투입(약) - 산출(약)

Ⅱ

투입(강) - 산출(약)

Ⅲ

투입(약) - 산출(강)

Ⅳ

투입(강) - 산출(강)

산출(약)

산출(강)

투입(약) 투입(강)

대동제

일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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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편모형의 설계

가. 도출논거 및 대안유형

  ○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인 일반구와 대동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편모형은 기본적으로 전술한 바와 같은 규범적 모형에서 출발하여야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즉, 개편모형의 도출은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목적인 주민편의 및 행정 효율성

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요소의 최적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에서 찾을 수 있음

  ○ 이에 따르면, 개편모형은 전술한 바와 같이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 공히 최적

의 조건을 확보하도록 하는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제1안은 현행의 일반구를 기준으로 일반구의 한계점인 투입요소를 적정수준

으로 개선하는 방안이고

   - 제2안은 현행의 대동제를 기준으로 대동제의 한계점인 산출요소를 적정수준

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며

   - 제3안은 현행의 일반구와 대동제를 상정하지 않고 투입요소와 산출요소가 

규범적 수준에서 확보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설계하는 방안임

<그림 4-2> 개편대안의 유형

1안: 일반구 한계보완

(투입요소 개선)

2안: 대동제 한계보완

(산출요소 개선)

3안: 신규모형설계

(규범적 투입 및 산출요소 설계)

하부행정기관

투입(강) + 산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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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편모형(Ⅰ) : 일반구 한계보완모형

1) 대안의 개요

  ○ 개편모형(Ⅰ)인 일반구 한계보완모형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일반구를 기본으

로 하되, 투입요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임

   - 즉, 현재의 일반구는 산출요소는 상대적으로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

단되나, 투입요소는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개편모형(Ⅰ)은 현행의 일반구에서 투입요소의 한계를 보완하여 행정 

효율성을 적정수준으로 제고하는 대안임

2) 대안의 구조

  ○ 개편모형(Ⅰ)인 일반구 한계보완모형은 현행의 일반구를 유지하되, 투입요소

에서 제기되는 기능배분의 불명확과 인력규모의 과다투입 및 사무처리의 거

리비용 증가현상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둠

   - 따라서 대안의 기본구조는 현행 일반구의 기능배분을 재조정하고, 그에 따라 

인력투입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과단위의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줄이는 것

으로, 현행 7-10개의 과를 4-5개의 과로 감축함

<그림 4-3> 개편모형(Ⅰ)의 구조

< 현  행 >

구청장(4급)

7 ～ 10개 과

< 개  편 >

구청장(4급)

4 ～ 5개 과

3) 대안의 내용

  ○ 개편모형(Ⅰ)인 일반구 한계보완모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명칭은 일반구(가칭)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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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구는 4급의 구청장과 그 밑에 보조기관인 5급의 과를 지방자치단체의 규

모에 따라 4-5개를 설치하며

   - 기능은 생활편의 집행기능을 중심으로 본청은 계획기능, 구청은 집행기능, 

동은 민원기능을 배분하고, 기관유지기능은 최소화하여 담당단위로 배치함

   - 인력규모는 과당 25명을 기준으로 100명에서 125명의 규모를 상한선으로 책

정하며

   - 부가적으로 현행 일반구 산하의 동의 접근성이 반지름 기준 1.23㎞에 불과하

므로 인구 3만을 기준으로 동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표 4-1> 개편모형(Ⅰ)의 내용

구분 내용

명칭  ￭ 일반구(가칭)

기구  ￭ 구청장(1) - 과(4-5) 체제

기능

 ￭ 생활편의 집행기능 관장

  - 세정, 복지, 청소, 건축, 주택, 민원 등

  - 행정계층간 기능배분 명확화(본청은 계획기능, 구청은 집행기능, 동은 민

원기능 배분)

  - 기관유지기능 최소화 및 담당단위 관장

인력
 ￭ 과별 평균 25명 기준

  - 1구청당 100-125명 규모

기타
 ￭ 동의 통합추진

  - 인구 3만기준 과소동 통합(현행 동 평균 반지름 1.23㎞)

<표 4-2> 개편모형(Ⅰ)의 인력추계 사례

구분 내용

전제요건

 ￭ 기구 규모(인구 50만 시를 가정)

  - 일반구 2개 설치, 인구 3만 기준 동 16개 설치

 ￭ 기구별 인력배치규모

  - 일반구 5개과 과별 인력규모 25명, 동별 인력규모 10명

인력추계

 ￭ 일반구 인력규모

  - 2(일반구) × 5(일반구별 과) × 25(과별 인력규모) = 250명

 ￭ 동 인력규모

  - 16(인구 3만기준 동) × 10(동별 인력규모) = 160명

 ￭ 총 인력규모

  - 250(일반구) + 160(동) = 4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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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의 장단점

  ○ 개편모형(Ⅰ)인 일반구 한계보완모형의 채택시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음

   - 즉, 현행의 일반구를 유지하면서 과 규모를 감축함으로써 개편이 용이하고, 

기능배분의 명확화 및 인력규모의 감축으로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나, 

반면에 5급의 감축으로 인해 승진의 적체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음

<표 4-3> 개편모형(Ⅰ)의 장단점

구분 내용

장점

 ￭ 개편 용이성

  - 기존 일반구를 유지하면서 과 규모만 축소함으로 개편 용이성 확보

 ￭ 행정 효율성 제고

  - 기능배분의 명확화와 인력규모의 축소로 행정비용 감축 

단점
 ￭ 승진적체 현상 초래

  - 5급의 감축으로 승진적체 현상 초래

다. 개편모형(Ⅱ) : 대동제 한계보완모형

1) 대안의 개요

  ○ 개편모형(Ⅱ)인 대동제 한계보완모형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대동제를 기본으

로 하되, 산출요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임

   - 즉, 현재의 대동제는 투입요소는 상대적으로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

단되나, 산출요소는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개편모형(Ⅱ)은 현행의 대동제에서 산출요소의 한계를 보완하여 주민

편의를 적정수준으로 제고하는 대안임

2) 대안의 구조

  ○ 개편모형(Ⅱ)인 대동제 한계보완모형은 현행의 대동제를 유지하되, 산출요소

에서 제기되는 행정기관 접근성과 서비스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되, 특히 서비

스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는 것에 초점을 둠

   - 따라서 대안의 기본구조는 현행 대동제 중 일부를 확대 개편하여 중심동으

로 설치하고, 관장기능을 현행의 민원서비스에 더하여 생활편의 집행기능을 

배분하여 서비스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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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개편모형(Ⅱ)의 구조

< 현  행 >

시

동

(5급)

동

(5급)
…………

< 개  편 >

시

………
동

(4급)
동

(5급)

동

(5급)

동

(4급)
동

(5급)

동

(5급)

3) 대안의 내용

  ○ 개편모형(Ⅱ)인 대동제 한계보완모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명칭은 중심동(가칭)으로 하고

   - 기구는 중심동 기준으로 4급의 동장과 그 밑에 보조기관인 5급의 과를 3개 

설치하며, 중심동은 4개 일반동에 1개씩 설치하며, 일반동은 인구 3만을 기

준으로 과소동을 통합함

   - 기능은 중심동 기준으로 현행의 민원기능에 더하여 생활편의 집행기능을 관

장하도록 하며

   - 인력규모는 과당 25명을 기준으로 3개 과 75명의 규모를 상한선으로 책정함

<표 4-4> 개편모형(Ⅱ)의 내용

구분 내용

명칭  ￭ 중심동(가칭)

기구

 ￭ 중심동 : 4개 일반동에 1개 중심동 설치

  - 동장(4급) - 3개 과(5급) 체제

 ￭ 일반동 : 인구 3만 기준으로 과소동 통합

  - 동장(5급) - 담당체제

기능
 ￭ 중심동

  - 민원 및 생활편의 집행기능 관장

인력
 ￭ 중심동

  - 과별 평균 25명 기준 : 75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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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개편모형(Ⅱ)의 인력추계 사례

구분 내용

전제요건

 ￭ 기구 규모(인구 50만 시를 가정)

  - 중심동 4개 설치(4개 일반동별 1개 중심동 설치

  - 일반동 12개 설치(인구 3만 기준 1개동 설치)

 ￭ 기구별 인력배치규모

  - 중심동별 3개과 설치 및 과별 인력규모 25명, 일반동별 인력규모 10명

인력추계

 ￭ 중심동 인력규모

  - 4(중심동) × 3(동별 과) × 25(과별 인력규모) = 300명

 ￭ 일반동 인력규모

  - 12(인구 3만기준 동) × 10(동별 인력규모) = 120명

 ￭ 총 인력규모

  - 300(중심동) + 120(일반동) = 420명

4) 대안의 장단점

  ○ 개편모형(Ⅱ)인 대동제 한계보완모형의 채택시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음

   - 즉, 현행의 대동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동에 대하여 기능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개편이 용이하고, 서비스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기능 및 인력규모

가 증대됨으로써 행정비용의 증가가 예상됨

<표 4-6> 개편모형(Ⅱ)의 장단점

구분 내용

장점

 ￭ 개편 용이성

  - 대동제 유지하에 기능확대로 개편 용이성 확보

 ￭ 서비스이용 편의성 제고

  - 일부 동의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서비스 이용 용이

단점
 ￭ 행정비용 증가

  - 인력규모의 확대로 행정비용 증가

라. 개편모형(Ⅲ) : 신규모형

1) 대안의 개요

  ○ 개편모형(Ⅲ)인 신규모형은 현재의 일반구와 대동제를 고려하지 않고, 규범

적 차원에서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목적인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적정수

준에서 조화롭게 확보할 수 있는 접근임

   - 따라서 주민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의 기능관장 범위를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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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일의 행정계층을 반영함

2) 대안의 구조

  ○ 개편모형(Ⅲ)인 신규모형은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목적인 주민편의와 행정 효

율성을 규범적 수준에서 모색하는 방안임

   - 따라서 대안의 기본구조는 동이라는 단일 행정계층을 골격으로 하고, 기능관

장 범위는 서비스이용 편의성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4급의 동장에 보조기관

으로 3-4개의 과를 설치함

<그림 4-5> 개편모형(Ⅲ)의 구조

시

동장
(4급)

3 ～ 4개 과

동장
(4급)

3 ～ 4개 과

…………………

3) 대안의 내용

  ○ 개편모형(Ⅲ)인 신규모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명칭은 광역동(가칭)으로 하고

   - 기구는 4급의 동장과 그 밑에 보조기관인 5급의 과 3-4개를 설치하며

   - 기능은 민원 및 생활편의 집행기능을 관장하되, 본청과 구청간 기능배분을 

명확히 하고, 기관유지기능은 최소화하여 담당단위로 배치하며

   - 인력규모는 과당 25명을 기준으로 75명에서 100명의 규모를 상한선으로 책

정하며

   - 동의 규모는 평균적으로 인구 7만 - 10만명, 면적 10㎢(반지름 2㎞) 이상을 

하한선으로 책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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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개편모형(Ⅲ)의 내용

구분 내용

명칭  ￭ 광역동(가칭)

기구
 ￭ 동장(1) - 과(3-4) 체제

  - 단일 행정계층 구조

기능

 ￭ 생활편의 집행기능 관장

  - 세정, 복지, 청소, 건축, 주택, 민원 등

  - 본청과 구청간 기능배분 명확화(1차 종류기준 배분, 2차 특성기준 배분)

  - 기관유지기능 최소화 및 담당단위 관장

인력
 ￭ 과별 평균 25명 기준

  - 1동당 75-100명 규모

동 규모

 ￭ 동의 적정규모 제시

  - 인구 7만-10만

  - 면적 10㎢(반지름 2㎞) 이상

<표 4-8> 개편모형(Ⅲ)의 인력추계 사례

구분 내용

전제요건

 ￭ 기구 규모(인구 50만 시를 가정)

  - 광역동 6개 설치 : 동별 인구규모 9만 기준) 

  - 광역동별 3개 과 설치

 ￭ 기구별 인력배치규모

  - 과별 인력규모 25명

인력추계
 ￭ 총 인력규모

  - 6(광역동) × 3(광역동별 과) × 25(과별 인력규모) = 450명

4) 대안의 장단점

  ○ 개편모형(Ⅲ)인 신규모형의 채택시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음

   - 즉, 현행의 일반구와 대동제가 각각 보유한 주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

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현행 하부행정기관의 대폭적인 개

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

<표 4-9> 개편모형(Ⅲ)의 장단점

구분 내용

장점
 ￭ 하부행정기관 설치 목적 확보

  - 주민편의성 및 행정 효율성의 확보

단점
 ￭ 개편안 추진 곤란

  - 현행의 하부행정기관의 대폭개편에 따른 반발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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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안적용의 차별화

  ○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의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의 한계를 개편

하기 위한 대안으로 3개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제시한 3개의 모형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본적

인 특성에 따라 그 효용성이 달라질 개연성이 높음

  ○ 인구 50만 이상 시의 기본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용 차별화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함

   - 도농복합형 자치단체는 일반구를, 중소도시형 자치단체는 중심동을 그리고 

대도시형 자치단체는 광역동 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4-6> 대안적용 차별화 논리

일반구 중심동 광역동

도농복합형 중소도시형 대도시형

3. 제도개선 방안

가. 지방자치법 관련규정 개정

1) 개정 필요성

  ○ 현행 인구 50만 이상 시와 관련된「지방자치법」의 제반규정은 다음과 같음 

 -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지방자치법 제3조),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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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동법 제10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

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음(동법 

제175조)

  ○ ‘인구 50만 이상 시’ 규정은 당초 일반구의 설치기준이었으나, 도시 행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대상기준으로 변화되고, 또한 일부 관계법률에서는 

명확한 판단근거 부족을 이유로 대도시 특례기준을 일반구가 설치된 시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대동(大洞)운영을 통해 인력·예산 절감을 추진하는 일부 인구 50만 

이상 시(창원)는 대도시 특례에서 제외되는 경우 발생하는 바, 이러한 불이

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일반구가 설치된 시’ 규정 :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권, 도시개발법의 도시개

발구역지정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구역지정권 등

2) 개정방안

  ○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을 ‘인구 50만 이상 시’로 정비함

   - 계층 및 시의 종류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대도시’ 용어 삭제

    * 일반구가 설치된 시를 인구 50만 이상 시로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정비

  ○ 대도시특례 대상 자치단체를 규정한 관계법률 정비(부칙)

   -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시’를 인용하도록 대도시특례 

관계 법률 개정

나. 분동기준의 개정

1) 개정 필요성

  ○ 현재까지 분동기준은 행정여건의 변화, 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

로 조정되어 왔음

   - 과거에는 4만명·2㎢이상, 3만-5만, 5만명 이상, 7만명 이상 등으로 그 기준이 

제시되었으나, 현재에는 인구 5~6만명(면적 3㎢ 이상) 기준으로 분동이 가능

토록 정하고 있음(지침)



- 50 -

   - 현행의 기준에 따라서 일반구를 설치한 시에서 다수의 분동수요가 발생되고, 

이것이 기구 및 정원규모를 증원시키는 원인이 되어 적절한 기준개편이 필

요함

2) 개정방안

  ○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 일반구를 설치할 경우 분동기준을 강화하여, 대동 운

영과 비교할 때 인력증원 요인을 억제함

   - 창원시의 대동 규모(38.2천명, 10.46㎢)를 고려하여, 분동은 인구 8만명 이상

(면적 20㎢)인 지역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 일반시의 경우에는 인구 7만 이상일 때 분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제

시함

다. 기구 및 정원규정 개정

1) 개정 필요성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르면, 인구 7만 

이상의 동에 보조기관(5급)을 설치할 수 없음

   - 읍장․동자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인 읍․동(자치구가 아

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을 제외한

다)의 경우에는 읍․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 그러나 광역동을 설치할 경우 관장기능의 적정수행을 위해서 4급 동장 밑에 

보조기관(5급)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개정방안

  ○ 광역동의 "기구 및 정원규정"을 일반구의 그것에 준하여 개정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담보하면서도 주민편의를 최적화함 

   - “기구 및 정원규정”의 관련규정에서 광역동 및 중심동의 경우 동장(4급) 밑

에 보조기관(5급)의 설치 가능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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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구감축에 따른 인사적체 해소대책 수립

1) 수립 필요성

  ○ 전술한 3가지 대안모형의 어느 것을 채택하더라도 현재 일반구를 설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가 대폭 감축되는 현상이 초래됨

   - 하부행정기관의 개편에 따른 기구감축 특히, 5급 직위의 감축은 당연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단기적인 승진적체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부천시의 자체 계획에 따르면, 현행의 일반구를 광역동으로 전환시킬 경우 

37명의 5급이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기구감축에 따른 단기적인 잉여인력의 발생 및 승진적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 해소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2) 해소방안

  ○ 개선대안의 채택에 따른 기구감축과 이로 인한 승진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음

  ○ 하나는 개편대안의 적용 탄력성을 확보하여 기구감축의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법임

   - 전술한 개편모형에 따르면, 현행 일반구를 광역동으로 개편할 경우에만 대폭

적인 기구감축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경우에는 광역동의 보조기

관 규모를 현행 일반구 체제의 수준을 감안하여 소폭의 감축을 단행하고, 장

기적으로 기능통합 등을 통해 점차 감축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임

<그림 4-7> 탄력적 기구감축 방안(부천시 기준)

현행 ⇒ 단기안 ⇒ 장기안

보조기관 63개(5급)
보조기관 48개(5급)

(동별 인구7만 기준)

보조기관 32개(5급)

(동별 인구10만 기준)

 - 구청 : 26개(5급)

 - 동 : 37개(5급)
 - 12개 동별 4개(5급) - 9개 동별 4개(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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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하나는 전술한 탄력적 기구감축 안을 전제로 하되, 그래도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잉여인력의 적정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우선, 명예퇴직 등 특별퇴직을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이의 실행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퇴직특별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 다른 하나는 잉여인력의 적정해소가 완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역점시책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하여 해당인력을 흡수하는 것임

마. 중앙정부 지원시책에 대한 대안별 형평성 확보

1) 확보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규모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수준이 차등화될 경우 지

원수준이 높은 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호가 편중될 개연성이 높음

   - 현행 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규모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수준이 차

등화되는 대표적인 것은 총액인건비의 산정과 일반교부세의 산정임

   - 총액인건비제는 인구와 면적 등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의 

규모를 산정변수로 활용하고 있고, 일반교부세 역시 산정변수에 지방자치단

체의 하부행정기관 규모가 포함되어 있음

   - 이처럼 총액인건비제 및 일반교부세 산정변수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

관 규모가 활용될 경우 광역동을 대안으로 채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대적

인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급적 광역동의 채택 및 활용을 회피할 개

연성이 많음 

   - 따라서 전술한 3가지 대안 가운데 어느 것을 채택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원

시책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2) 형평성 확보방안

  ○ 전술한 3가지 대안 가운데 어느 것을 채택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원시책에

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대책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음

   - 하나는 하부행정기관의 규모가 결정적 변수가 아니라고 간주되면, 총액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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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와 일반교부세의 산정에서 하부행정기관의 규모를 활용변수에서 제외하

는 것이고

   - 다른 하나는 총액인건비제와 일반교부세의 산정에서 하부행정기관의 규모를 

변수로 활용하되, 광역동 등을 채택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 보

정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보전해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것임

   - 다만, 인력이나 재원의 실제수요를 유발하는 하부행정기관의 규모를 배제하

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 불이익을 보전하는 후자의 방법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표 4-10> 형평성 확보방안

현행제도 개선방안

 ￭ 총액인건비 산정변수

  - 기획조정, 행재정,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산업경제, 방재, 의회, 읍면동 기능에 하부

행정기구 수의 변수적용

 ￭ 일반교부세 산정변수

  - 표준행정수요의 인건비 산정에 총액인건비

가 변수로 적용

 ￭ 1안 : 총액인건비 산정에서 하부행정기관의 

수를 변수에서 제외

 ￭ 2안 : 총액인건비 산정에서 하부행정기관의 

수를 변수로 적용하되, 불이익 단체는 보정

 ⇒ 건의안 : 현실적 인력수요 유발요인을 감

안하여 2안을 활용


